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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소논문은 자크 데리다의 법과 윤리에 대한 철학들을 바탕으로 정부 

검열 시스템에 담긴 한국 영화 정책을 연구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군사독 

재 시대 이후 우리나라의 영화 정책은 독재 정권의 프로파간디를 널리 알리 

고， 사회 통합과 안정을 내세우며 국가적 목표에 부합한 작품을 보호하는 

데에 중점을 맞춰왔다. 그리하여 모든 영화 관련 정책은 정부의 엄격한 통 

제와 감시 안에 존재했다. 그러한 정책은 단순히 영화 선택의 자유만을 제 

한하는 것이 아니라 창작의 영역까지 침범한다. 자크 데리다는 정의와 폭력 

과 법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해왔다i 데리다의 주장들은 윤리적 고 

찰과 연결되어 있다. 이 소노문은 데리다의 관점에서 한국 정부의 영화 검 

열 정책에 담긴 폭력성을 짚어보고 윤리적 검열정책의 가능성에 대해 고찰 

해보고자 한다. 

주제어 법， 윤리， 한국영화정책， 검열， 지크 데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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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014년 열린 제19회 부산영화제에서는 다큐멘터 리 영화 〈다이벙벨〉 상 

영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일었다. 영화제 조직위원장인 부산시장이 〈디-이 

빙벨〉에 담긴 정치적 시각을 이유로 영화제 측에 상영 금지 압력을 넣었으 

나 영화제 측에서는 상영을 강행히-면서 영화제 준비 과정에서 나타난 내부 

적 대립이 외부로 드러난 것이다. 이것은 정부기관이 중심이 되어 표현의 

자유와 관객의 볼 권리를 위협한 사건으로 많은 영화인들과 관객들에게 

인식되고 있다. 유사한 사례는 또 있다. 봉준호， 최동훈， 김태용 감독을 배 

출히-여 한국영회계 발전에 오랜 시간 이바지해온 것으로 평가받는 힌국영 

화아카데미의 졸업영화제가 2015년에는 제때 열리지 못했다. ‘다이벙벨 사 

태’ 이후 국내외 영화제 상영작들에 대해 예민한 시선을 보내온 영화진흥위 

원회(이하 영진위)가 졸업영화제 측의 영회등급면제 추천 신청을 일방적으 

로 보류해버렸기 때문에 이미 완성된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영화제 상영 

일정을 맞출 수 없게 되었던 것이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영화관에서 상영 

되는 모든 영화들은 상영등급을 부여받아야 하는데， 영화제에서 상영되는 

작품에 한해 일반 개봉작과는 다르게 상영등급 분류를 면제한다는 조항1이 

있지만 당시 한국영화아카데미 졸업영화제에서는 적용받지 못한 것이다. 

이외에도 몇몇 사례를 통해 드러나는 영진위의 결정을 보자면， 영화에 

대한 가치 판단을 감독과 관객에게 맡기지 않고 감독자로 존재하려는 듯하 

다. 영진위가 국내 영화산업을 지원육성하는 정부의 공식 산하기관임을 고 

려했을 때， 그러한 태도는 새삼스러울 것이 없다. 영화를 비롯하여 서적， 

연극， 미술 등의 대중문화에 대한 정부 측의 검열과 규제의 역사는 오랫동 

안 지속되어 왔기 때문이다. 서양의 경우， 고대사상의 근간을 이루는 철학 

자인 플라톤은 예술을 도덕적 검열과 판단의 대상으로 바라보았고， 저서인 

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페 관한 법률 저129조 1항 2호’를 보면 ‘영화진흥위원회가 추천하는 

영화제에서 상영하는 영호t의 ε뱅등급분류를 면제한다는 내용이 있다. 비록 정치적， 사회적으 

로 논란의 여지가 있는 작품이더라도 영호f제에서만큼은 관객들이 직접 선택하여 보고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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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론』에는 ‘시인추방론’을 담을 정도로 예술의 존재를 경계하였다. 중세 

시대에는 강력한 지배층으로 군림했던 종교인들이 중심이 되어 당시의 세 

태를 횡포를 풍지 고발하는 많은 서적이나 미술작품을 신의 권위를 빌어 

불태웠다. 군사 정권이 오랜 시간 세력을 잡고 있는 남미 여러 국가에서는 

신문과 잡지 수백 개를 폐간시키고， 군중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유명 가수의 

손을 부러뜨리거나 공개처형을 하는 등 의도적인 문화 말살 정책을 펼쳤 

다 2 동양의 역사도 크게 다르지 않다. 중국 진나라에서 강력한 국가 통제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억압하기 위해 정치를 비판하는 서적을 불태워 

버린 ‘분서갱유’나 공산당 집권 이후에 모택동 주도로 전통문화 말살 정책을 

편 ‘문화대혁명’이 대표적인 문화 규제 정책이다. 그 안에는 ‘안정된 사회를 

위해 올바른 이념의 정립을 내세우는 지배층’과 ‘반사회적이고 광폭하기 때 

문에 계몽 혹은 처치되어야 할 피지배층’이라는 개념이 담겨있다. 

하지만 그러한 대립 구도에 대해 많은 사상가와 철학가는 부정적 견해를 

표해왔으며， 사회비판적인 의식을 지닌 대중들의 저항도 거세졌다. 그리하 

여 이른바 자유주의를 내세우는 오늘날 대다수의 민주국가에서는 문화에 

대한 검열과 규제는 지양해야 할 정치적 숙제로 여겨지고 있다. 특히 오늘날 

에는 예술지원 정책에 있어 정부의 제한적 역할을 표방하며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팔길이 원칙 (am1’s length plinciple)이 강조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문화 정책도 이러한 사회변화와 무관하지는 않다. 식민지 시 

대부터 군사독재 정권을 지나는 동안 전면적인 문화 검열과 규제가 존재하 

였으나， 민주주의 체제가 정착된 이후 ‘예술 창작의 지-유’가 법률3로 보장되 

어 행해지고 있다. 

영화 분야와 관련된 정책을 보아도 제작 및 상영에 있어서 창작자의 표 

현 활동과 대중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영화법은 변화하고 있다. 

특히 80년대 중반 이후， 영화제작 시에 사전검열에서 사전심의로 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지면서 보다 자유로운 방향으로 변모하고 있다. 하지만 구체 

2 나오미 클레인쇼크 독트린~ , 김소희 역， 살림biz ， 2008, 140쪽. 
3 대한민국 헌법 22.조를 보면 학문·예술의 자유를 보ε봐고 발명가·예술가의 권리를 법률로써 

보호하고 있다. (22조 1항: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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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법률의 띤변을 살펴보면 그 진정성에 대해 의문이 들게 된다. 

이인호(2004)는 사전심의의 주제가 되는 공연윤리위원회의 성격이 행정기 

관의 성격을 띠는 겸열기관임을 지적하고， 그 심의의 기준이 너무 모호히-여 

적용이 어려우며 또한 심의결정에 대한 효율적인 구제정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는 등 여러 가지 근거로 그 위헌성을 검증해 볼 수 있다고 언급ιl했다. 

등급분류제의 변화에 대해서는 황창근(2008)과 권헌영(2011)은 2001년 헌법재 

판소의 판결을 통해 위헌선고를 받았던 등급분류보류기- 제한상영기등급으로 

대체되었을 뿐이라 분석한다. 그리고 위헌핀결 이후에도 영화진흥위원회에 

의한 표현물의 강제심의 강행， 심의 미필 표현물에 대한 공개 금지와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강제적 처벌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을 짚어냈다56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를 보면 현행 한국영화 규제법의 존재 펼요성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사회 안정을 명목으로 유지되고 있는 검열 

로 인해 개인의 창작과 작품 선택의 자유가 위협받는 것이 과연 정당한 

것인가. 규제를 통해 기준에 맞지 않는 세력을 제거한다면， 남은 자들에게 

정의롭고 평화로운 사회가 가능할 것인가. 

20세기 사상가인 자크 데리다는 주체와 타자의 구분이 담고 있는 폭력성 

에 대해 여러 저서를 통해 언급했다. 특히 법과 정의 개념에 담긴 모순을 

지적하여 그것의 절대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필요함을 역설했다. 본 소논문 

에서는 20세기 중반 이후 해처l주의를 주도한 자크 데리다가 언급한 윤리 

개념을 중심으로 한국영화 규제법이 가진 내부적 모순을 파악해보고， 향후 

지양해야 할 가치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그를 위해 우선 데리다가 말하는 윤리성과 검열 제도와의 상관관계를 

따져보고， 한국영화 검열 제도의 변천사와 그 안에 폭력이 어떻게 내포되어 

있는지 짚어본 다음， 윤리적 규제 정책이란 과연 가능할 수 있는지 데리다 

의 관점을 중심으로 고민해보도록 하겠다. 

4 01인호， 현행 영화검열법에 대한 비판적 분석， 법학논문집 제잃권，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소， 

2004 

5 황창근， 영호띔급분류제도의 개선 방향， 세계헌법연구 저114권， 국제헌법학회 한국학회， 2008. 

6 권헌영， 영상물 등급분류제도의 법적 문제와 개선과제， 토지공법언구 저153권， 효팩토지공법학회，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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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엉 제도와 데리다의 윤리 

자크 데리다(Jacques Derricla , 1930-2004)는 프랑스의 사상가이다. 서양 

의 이성 중심주의를 해제하고 유럽공동체와 주권， 마르크스주의나 인권 등 

에 대한 저작을 발표하고 현실 정치에 대해 적극적인 의견을 남겼다. 그의 

사상의 핵심 개념 중 하나는 중심 생각들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다7 ‘중 

심’ 생각이란 ‘중심 이외’의 생각이 존재함을 전제하는 것이며， 그러한 사고 

는 ‘우리와 너희’， ‘다수와 소수’， ‘지배자와 피지배자’와 같은 대립구도와 연 

결된다. 이원적인 대립은 평화로운 공존의 질서가 아니라 둘 중 하나가 다 

른 하나를 지배한다. 그 결과， 인류사에는 끊임없는 반목과 다툼이 나타나 

왔고， 사람들은 세상의 변화를 ‘A에 대적하던 B’가 A를 누르고 살아남거나 

A에 흡수되어 시-라져버리는 과정으로 받아들여 왔다. 

하지만 데리다는 서로 대립되는 것으로 보이는 것들이 동시에 존재할 

때， 즉 공존불가능한 것들이 공존함을 인정할 때， 비로소 세상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다고 보았다. 다시 말해， 이 세상에서 주제대상의 경계를 지우 

고 그 중간에 ‘의미화(개념화) 되지 않는 나머지’가 자리잡고 있음을 받아들 

여야 한다고 말한다.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규정하기에는 고정될 수 없는 

여러 가치와 입장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데리다의 이러한 ‘자연(clifférance)’ 

개념은 세상을 대하는 가장 기본적인 태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며 기존 

의 지배 질서가 가진 폭력성에 대한 저항적 관점을 의미한다. 

데리다에게 큰 영향을 끼쳤던 독일의 철학가 발터 벤야민이 쓴 에세이인 

「폭력비판을 위하여J (1921)에는 법과 폭력을 분리하여 대립적으로 보는 시 

각에 문제를 제기하는데， 법의 원천은 보편성과 합리성을 규정하고 그것이 

아닌 것을 악， 다시 말해 폭력으로 보는 데에 있기 때문이다. 옳고 그름을 

나누는 기준을 제시하고 그것을 강제하는 법이야 말로 파괴성과 폭력성을 

담보한다고 벤야민은 이야기한다s 데리다는 그러한 내용들에 주목하며 

『글쓰기와 차이(1’Ecriture et la clifférance)9 Jl, [f'법의 힘 (Force de loi)Jl과 같 

7 니콜러스 로일데리다의 유령들.J ， 오문석 역， 앨피， 2007, 57쪽. 
8 자크 데리다법의 힘J ， 진태원 역， 문학과지성사 2004, 142-1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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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서를 통해 현실 너머에 폭력이 없는 절대적 평화의 공간이 존재하는 

것은 불가능함을 이야기한다. 데리다에게 폭력이란 모든 제도에 내포되어 

있기에 ‘폭력의 바깥’이란 없다10 다시 말해， 시-회의 안정 유지를 표방하여 

제정되고 있는 많은 법규들은 위반에 대한 처벌을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미 그 존재 지-체에 폭력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것을 부인한다면 법에 담 

긴 내재적 모순을 극대화 시키는 결과가 나타난다. 따라서 검열제도와 윤리 

성을 논하기 위해서는 ‘폭력의 바깥 공간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명제를 

우선 인정해야만 한다. 

“정의에 복종하는 것을 힘으로 강요할 수 없었으므로 힘에 복종하는 것 

을 정의로운 것이 되게 하였다. 정의를 힘있는 것으로 만들 수 없었으므로 

힘을 정의로 만든 것이다. 그래서 정의와 힘이 결합하여 평회를 이루게 하 

였다. 이 평화야말로 최고선이다 "11라는 파스칼의 통찰처럼 데리다는 법은 

정의와 크게 연관되지 않으며 힘이 곧 정의고 그 정의를 뒷받침 하는 것이 

법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한국영화 검열 제도의 윤리성을 논하기 위해서는 그 안에 담긴 폭력성을 

인정하고 그것의 한계지점을 파고 들어 볼 수밖에 없다. 그러기 위해서 우 

선 한국영화 검열 제도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그 대략적인 흐름을 살펴보 

도록 하겠다. 

3. 한국영화 검열 제도 변천사 

최초의 한국영화는 1919년에 상영되었으며， 1930년대까지 〈운영전> , 

〈심청전〉과 같이 고전문학을 영화화한 작품이나 〈아리랑>， <임자 없는 나 

룻배〉와 같은 민족정신이 담긴 영화가 제작되었다. 그러나 당시 조선을 점 

9 자크 데리다글쓰기와 치이J ， 남수인 역， 동문선， 2001 , 

10 정혜욱데리다의 삶과 절학의 재조명폭력론을 중심으료 인문과학』 제23권， 경북대학교 

인문학술원， 2011 , 119쪽 

11 블레즈 파스칼팡서IJ ， 최현 역， 범우사， 2002, 1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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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하고 있던 일본 정부는 식민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한 영화들을 제작， 유통 

시켰고 본격적인 검열 정책을 펼친다. 1922년 5월에는 ‘승행 및 흥행장 취체 

규칙’을 제정하여 영화상영에 허가제를 도입한다. <아리랑〉 이후에는 ‘활동 

사진 필름 검열규칙’을 제정하여 영화에 대한 겸열을 대폭 강화했다. 그러 

한 통제와 더불어 모든 영화제작을 관변단체에서만 할 수 있게 하여 영회를 

선전도구로 활용하였다. 

해방 이후에는 남한에 영향력을 행사한 미군에 의해 영화 관련법이 만들 

어지는데， 1946년에는 미군 정법령 제 115호가 제정， 공포되고 이후부터 대 

한민국 정보공보부에서 영화 검열을 담당하며 영화검열제가 정착되는 역기 

능을 갖게 된다 12 불온한 장면이 삽입되었다고 판단되는 영화는 국가보안 

법 위반으로 상영이 금지되었다. 

이 시기에 영화 검열에 관계된 명문화된 기준은 ‘공연물 검열세칙’으로 

제시되어 국가법률(國家法律) , 종교(宗敎) , 풍속(風，1tì-) , 성관계(性關係) , 잔 

학성(殘힐性) , 기타(其他) 등 여섯 개 영역으로 구분히여 금지활동이 진행 

되었다. 

1962년 공식적인 ‘영화법’이 제정되었고， 박정희 정권 이후 전두환 정권 

까지 정부주도로 강력한 규제와 통제가 담긴 영화정책이 시행된다. 영화사 

등록 기준을 강화하고 연간 영화 제작편수를 조절하는 등 영회를 산업적 

측면에서 발전시키려는 의도를 강력히 드러냈다. 또한 국산영화의 보호를 

명목으로 외국영화 수입을 제한하기도 한다. 

1972년 유신체제로의 이행과 1974년부터 취해진 긴급조치라는 초법적인 

강력한 사회통제로 인해 자유권을 비롯한 국민의 기본권은 거의 무의미해 

졌다. 영회를 비롯한 모든 표현영역에 대한 검열은 유신헌법을 통해 합헌적 

인 행위로 인정되었다 13 이 당시 영화 시나리오 사전심의를 담당했던 예술 

문화윤리위원회(이하 예륜)의 통계를 보면， 1970년도 수정 ·반려비율이 

12 김동호한국영화정책사'J ， 나남출판， 2005, 28쪽. (미국 정법령 저1115호에 따라 1946년부터 

1962년까지 12년 동안 대한민국 정부 공보부에서 ‘영호}공연 전 그 적부를 심사하여 허가할 

권리， 영화의 전부를 허가 또는 불허할 권리’ 및 ‘부분삭제나 변경 허가권’을 갖게 된다.1 

13 위의 책， 48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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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이던 것이 1971년에 25% , 1974년에 41%, 1975년에는 80%에 이르게 

된다 14 

법적 근거 없이 시행된 예륜의 검열의 정당성에 대한 시비를 피하기 위 

해 문화꽁보부(이하 문공부) 장관이 위촉한 의원들로 구성된 공연윤리위원 

회(이하 공윤)가 1976년에 발족된다. 1980년 영화 시나리오에 대한 사전심 

의제도가 일시 폐지되었으나 동시에 문공부 주또하에 공연물 심의강화 장 

기계획이 수립되었다. 이후 영화법에 따라 영화제작 시에 문공부 장관에게 

시나리오 제출이 의무화됨에 따라 실질적인 심의제가 유지된다. 

1984년에는 영화법 저15차 개정이 이루어지는데， 이전보다 지율적이고 개 

방적인 기준이 적용된다. 그리하여 다음과 같은 변화가 일어난다. “1)영화 

업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자유화 2)제작업자와 수입업자를 분리， 등록 3) 

독립영화제도 신설 4)검열제를 심의제로 완화， 그 권힌을 문공부 장관으로 

부터 공연윤리위원회로 이관 5)국산영화 의무상영일수(스크린쿼터)를 3분 

의 1이상에서 5분의 2이상으로 강화"15 등이 그것이다. 

1988년 노태우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정권 교체가 이뤄졌으나， 검열의 역 

사는 계속되었다. 정부는 규제의 완화와 통제의 강화를 반복하면서 검열의 

연속성과 실질적인 규제를 유지한다. 

그런 배경 하에 광주민주화 운동을 소재로 제직된 영화 〈오! 꿈의 나 

라> (1988)가 공윤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극장에서 상영되는 일이 발생하고， 

문공부장관은사전심의 위반으로관련 인물들을고발한다. 이에 영화의 제 

작자 강헌은 1993년 10월 헌법재판소에 사전심의제가 위헌이라는 내용의 

헌법소원을 낸다. 그리고 마침내 영화법 제 12조 1 ，2항 및 제 14조 1항과 음 

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중 음반사전심의 조항인 제16조 1항이 위헌이 

라는 결정이 내려진다. 그리하여 영화법은 영화진흥법(이하 영진법)으로 

새롭게 개정되고 공윤 대신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이하 공진협)이 설치 

된다. 영화법 시기에 영화 시나리오 및 장변의 삭제·수정·반려의 항목으로 

영화의 검열이 실시된 것에 반해 공진협에서는 등급분류의 업무만을 수행 

14 위의 책， 489쪽 

15 위의 책， 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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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상영등급을 부여받지 못한 영화의 경우에는 문화체 

육부 정관이 상영금지히-거나 정지시킬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이를 위반하는 

자에게는 법률상의 제재를 가하는 결정이 동빈-되면서 여전히 영화의 수정 

과 삭제를 유도하는 형태의 규정이 존재했다. 

1999년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부의 제 1공약은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 그리고 검열철폐’라고 전제히며， 이를 위해 ‘완전등급 

분류제， 심의기구 개선， 등급 외 전용관 설치 등으로 영화등급심의를 개선 

할 것을 명확히 하였다 "16 등급분류제의 효율성을 높이겠디는 취지를 내세 

우며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가 신설되고 기존의 공진협은 해산된 

다. 그러나 상당수의 영등위 위원들이 공진협 심의의원 출신으로 구성되면 

서 단순히 외형상의 변화만 이루어졌다는 의심을 받을만한 요소가 된다. 

등급분류제가 유지되는 가운데， 2001년 헌법재판소는 특정한 영화의 상 

영 등급의 분류를 일정기간 동안 보류히는 ‘상영등급분류 보류 제도’는 검열 

의 다른 형태라고 판단했다. 그러한 결과에 맞춰 2002년 저14차 영진법 개정 

이 이루어지고， 제한상영등급 부여와 제한상영관 설치가 기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제한상영관은 설치기준이 너무 까다롭고 규제가 심해 실현가능성이 

없었고， 제한상영관이 없는 상황에서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은 영화는 상영 

을 위해 자진 수정이나 삭제를 감수한 뒤 재심을 받아야 했다. 결과적으로 

제한상영등급은 영화의 상영기회를 박탈하거나 영화의 수정과 삭제를 유도 

하는 검열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결국 영진법은 2006년 ‘영화 및 비디 

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이 새롭게 제정되면서 폐지된다. 

이후 검열과 관련된 큰 틀은 그대로 이어졌다. 그러다 2008년 헌법재판 

소는 ‘제한상영7F 영화에 대한 법률적인 정의가 모호하다고 판단하여 헌법 

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한다. 또 상영등급분류의 구체적인 

기준을 영등위의 규정에 위임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의 제한과 관련되어 

있고， 제한상영가 등급을 정히는 기준이 애매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률 

의 수정을 유도하였다. 이에 따라 2009년 5월 개정된 ‘영화 및 비디오물의 

16 위의 책， 5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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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에 관한 법률’(영비법)은 제한상영가 등급의 영화에 대한 정의를 넣는 

다 17 또 상영등급에 대한 분류 기준은 “ ‘대한민국의 민주적 기본 질서의 

유지와 인권 존중에 관한 사항’ 등 여섯 가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 

하도록 개정했다. 그러나 제한상영가 영화의 광고와 선전은 제한상영관 안 

에서만 허용하는 것， 제한상영가 영화도 마찬가지로 제한상영관에서만 상 

영하도록 한 것， 제한상영관에서는 다른 등급의 영호l를 상영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은 그대로 유지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18 2015년 12월 기준 국내 

에 제한상영관이 없는 관계로 제한상영가 등급 분류를 받을 경우 일반 상영 

관에서의 개봉은 불기능한 실정이다. 이것은 검열이 또 다른 형태로 존재하 

는 것에 다름 아니다. 

4. 검열 정책에 내포된 폭력성과 그 한계 

앞서 살펴보았듯 한국영화 검열 제도는 한국영화의 탄생과 그 역시를 

나란히 한다. 배수경에 따르면 “한국의 영화검열 제도가 오랫동안 당연한 

것으로 여겨진 것은 억압적인 정치적 상황에서 기인하며 식민지 시대， 해 

방 후 미국의 영향을 벗어나 근대국가 형태를 취한 이승만 정권기까지도 

영화검열은 엄격하게 법제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각 부처를 오가며 시행될 

정도로 당연한 것"19이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부터 1950년 

대 중반까지 영화의 검열업무를 전담했던 부서는 문교부가 아닌 선전·정 

보·언론을 다루는 공보처였다"20는 것은 정부가 영화를 예술의 한 장르보 

다는 이념전파나 사회계몽을 위한 프로파간다적인 측면에서만 대했음을 

드러낸다. 

17 영비법에 따르면 제한상영가 등급이란 ‘선정성·폭력성·사회적 행위 등의 표현이 과도하여 

인간의 보편적 존엄， 사회적 가치， 선량한 풍속 또는 국민정서를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있어 
S명 및 광고·선전에 일정한 제한이 필요한 영화라고 정의한다. 

18 01승선표현의 자유를 구속하는 열 가지 판결~ , 커뮤니케이션북스， 2014, 104쪽 
19 김동호， 앞의 책， 488쪽. 

20 김동호， 위의 책， 47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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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영화 관련 법규기- 제정되고 ‘검열’이 ‘심의’로 명칭을 딜리하게 되었 

지만 영화를 시-전에 통제하는 검열의 속성만큼은 그대로 남아 있게 된다. 

영화 〈오! 꿈의 나라〉를 제작히고 심의의 부당함에 대해 위헌판결을 얻어 

냈던 강헌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영화 심의는 권력의 감시 통제 메커 

니즘이 직접적이고 깅압적인 방식에서 간접적이고 부드러운 방식으로 바뀌 

었음을 전형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곳이다. 떨 제한적 등급을 받아야 넓은 

시장을 차지할 수 있다는 것을 창작 단계에서부터 내재화시킨 것이다. 검열 

의 시선 속에서 창조적 상상력은 억압될 수밖에 없다"21면서 영화심의의 

본질을 짚어낸다. 

오랜 시간에 걸쳐 사회 각 분야에서 영화의 검열과 심의에 대한 문제제 

기 22가 이뤄지고 있으나 정부 정책상에 유의미한 변화는 아직 일어나지 않 

고 있다. 심지어 경제발전과 사회통합을 우선적인 가치로 내세우는 보수성 

을 띤 현재의 정권 하에서 창작의 자유는 점점 더 제한되는 경향23을 보이 

고 있다. 

데리다에 따르면，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정해놓은 검열과 규제 안에 

는 ‘억압구도(지배와 복종의 체재)를 통해 평화로운 사회를 추구’하겠다는 

내재적 모순이 담겨 있다. ‘억압’과 ‘평화’는 공존할 수 없음에도 법을 제정 

하고 적용하는 입장에서는 그러한 모순을 모른 척한다. 더구나 데리다에게 

모두가 특정 기준을 통과하는(totally ， all , universal , wholly와 같은 단어와 

연결되는) 사회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는 『정신분석의 저항들(Resistances 

21 ‘[Cover Storyl “눈엣가시 걸리기만 해 색안경 낀 검열의 눈(인터넷 효택일보，2014 ，3 ，1)’ 

22 학계의 경우， 01인호(현행 영화검열법에 대한 비판적 분석，2004) ， 황창근(영호띔급분류제도의 
개선 방향，2008년)， 권헌영(영상물 등급분류제도의 법적 문제와 개선과제，2011년) 우현용(한 
국 영호}등급분류제도의 규제적 특징 연구，2014) ， 앙영절(민간자율 영호띔급분류제도 도입방 

안，2014) 등이 논문을 발표하였고 관련된 토론회가 이어지고 있다. 또한 언론에서도， ‘[시설] 

유신시대 방불케 하는 문호뼈l술 검열(한겨러1，2015ι13)’， “표현 자유’ 요구하며 공동대응 나선 

영화인들(경향신문，2015 ，2 ， 13)’， ‘영호{제 상영작도 사전검열 받나(경향신문，2015ι3)’， ‘중복 규 

제가 K팝 성장 발목 잡는다(2014ι2)’， ‘영등위， 악몽 꿀 권리조차 뺏었다(한져례，2014 ，2 ，18)’ 1 
‘검열· 배급권력에 ... 뿔난 작은영호들(헤럴드경제，2013 ，7 ，19)’ 등 창작의 자유가 제한되는 현실 

에 대한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23 앞서 서론에 언급하였듯이 2014년 이후 영진위는 영화제 상영영호삐 대한 ε명심사를 먼제한 

다는 기존의 입장을 뒤집어버리고 심의 실시하기 위해 관련 법안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 

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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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Psycho-analysis).1이라는 저서를 통해 개인을 ‘제도 안에 존재하지만 제 

도에 완전히 종속되지 않은 가능성을 지닌 singular(단독지-)’로 일걷는다. 

하지만 개인은 제도 안에 존재히-는 것을 인식히면서， 그 속에서 어떤 의미 

지니고 싶어하기 때문에 스스로를 소외24시킨다. 그리하여 사회가 제시 

하는 도덕성을 스스로에게 강요한다는 것이다. 

데리다와 동시대를 살며 권력의 윤리성에 대해 주목했던 푸코논 ‘도덕(혹 

은 윤리)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있는 주류 사회의 사회통제 메커니즘은 상상 

을 초월할 정도로 광범위하고 교묘하게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억압(장치) 

인식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지적한다. 그럼으로써 누가 시커지 않아도 

개개인의 생각과 행동을 규율에 따르게 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정의되는 주 

체 내지는 인간’으로 만들어지게 되고， 이렇게 생산된 주체들은 마치 자기 

자신이 가장 합리적이고 평균적인 사고를 하는 존재들로 인식되어지게 된 

다’%고 했다. 이러한 인식은 앞서 데리다가 지적한 억압 구도와 연결되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기준에 부합하는 자’와 ‘그 기준을 위반하고 벗어나려 

는 자’의 대결을 불러온다. 그리하여 권력을 지닌 이들은 합리적이고 이성 

적인 다수의 동의 이-래 위반을 일삼고 규칙에 저항히는 소수를 처벌할 권리 

를 가져오게 된다. 다수에게 불법이라 칭해지는 폭력을 근절하고 외부적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합법적 폭력 안에는 근본적 폭력이 담겨 

있는 것이다. 

하지만 검열 정책이 처벌 그 자체가 목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닐 것이 

다. 법이 정의사회의 구현을 목적으로 존재한다면， 검열 정책을 통해 정의 

사회가 이룩된다는 것은 과연 가능한 것인가. 

데리다에게 모두를 만족시키는 정의 사회는 알리바이로만 존재한다. ‘지 

24 개인은 주체로서 내먼의 욕망과 대먼하기보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사회의 법칙에 

순응하여 스스로를 기표호f시킨다 
25 미셀 푸코，성의 역사1 자식의 의지~， 나남， 2001 , 15닷156쪽. (혜컨돼 감옥이나 군돼， 경찰 

등 눈에 보이는 억압기제의 문제보다는 사회적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자기검열’01 

라는 세뇌교육의 집요함 같은 것，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알아서 기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권력의 존재， 곧 합리성이라는 이름으로 사회가 요구하는 규율과 규칙에 길들여짐으로써 

생성도는 무의식적 자기 검얼 마치 기겨|ε쩌처럼 무의식적으로 ζ벤되어 신체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이런 통제 메커니즘을 푸코는 ‘생체권력’0I2.f고 부른다.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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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여기’의 내재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외재적인 여러 가지 시도(예술， 

자본， 법과 제도， 이상 시회 등)로써 일종의 판타지인 알리바이를 통해 당장 

의 눈속임은 할 수 있지만， ‘지금， 여기’에 모순과 부당함은 그대로 존재한 

다. 그러므로 타락해 있는 ‘지금， 여기’를 바꾸기 위해서는 다른 공간을 찾아 

떠나는 것으로는 의미가 없다. ‘지금， 여기’의 내부적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서 그 안에 존재하는 구원의 지점을 찾아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26 합법적 

폭력을 통해 폭력을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시 말해， 검열과 규제와 

같은 법적인 제제는 불순물을 제거한 이상 사회가 기능하다는 일종의 판타 

지를 추구하는 것일 뿐， 아무리 수정하고 고민해본들 정의가 실현되는 공간 

은 존재하기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기존의 검열 제도에 대해 우리 

가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는 것일까? 

5. 윤리적 검열 정책의 가능성 

데리다에 따르면 검열과 규제가 있는 곳에는 동시에 저항이 존재한다. 

앞서 살펴 본 한국영화 검열 정책 안에는 이미 저항의 지점이 담겨 있다. 

지난 역시를 돌이켜 보건데， 한국영화 검열 정책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수차례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법의 수정을 요구하는 것은 저항의 가능성을 

드러내 온 행위이다. 내부의 틈을 파고들기 위한 그러한 시도들이 있어왔다 

는 것은 윤리적 검열 정책의 가능성을 엿보게 한다. 

하지만 ‘정-반-합’을 찾아가는 기존의 검열 수정 과정으로는 여전히 윤리 

적 답을 구하기 어렵다. 그것은 ‘주체/객체’， ‘선/악’， ‘이성/광기’， ‘통일성/차 

이’처럼 이항 대립 구조를 전제로 한 변화0171 때문이다. 그러한 기존 구조 

하에서는 어떤 가치를 인정하면 그에 반하는 다른 가치는 제거되어야 하는 

대상이 된다. 하지딴 데리다는 ;차연’이라는 개념을 통해 정의는 다가기-되 

결코 완성될 수 없는 이념임을 강조한다. 그것은 완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 

26 Jacques Derrida, Resistances olPsychoanaJysis,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8, pp.308-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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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끊임없이 등장하는 타:At를 통해 오염되는 불확실한 것이다. ‘부정한 것 

을 없앤다면 정의가 남을 것이다’라는 생각은 그저 얄리바이자 일종의 눈속 

임일 뿐이다. 그러한 신화성은 체계의 폭력이나 상정 폭력을 비가시적으로 

당연한 것으로 간주하게 한다. 데리다는 벤야민의 ‘신적 폭력 (clivine 

violence)’이 바로 이러한 신화성이 가진 알리바이가 없는 폭력이자 인간의 

개입에 의해 상징화되지 않은 폭력이며 규정되지 않는 도래할(to come) 폭 

력으로서 ‘우리 곁에 이미 와 있으면서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폭력’으로 

바라본다. 결국 폭력의 정당화는 불가능한 것이다. 

데리다의 사상을 토대로 할 때， 기존의 구조가 제거하려고 했던 ‘불경스 

러운 것， 소수가 지향하는 가치’ 등을 그대로 수용함으로써 구조의 변형을 

꾀하는 전략은 검열 정책의 새로운 지향점이 될 수 있다. 검열 제도 자체를 

없앨 수 없다면， 데리다가 타자에 대한 이해， 용서， 환대 같은 ‘무저항의 

저항’을 제안했듯이 드러나는 충돌 없이 예외적인 것들을 허용하는 방식으 

로 말이다. 이런 예외 요소의 적극적 진입이 사회에 무질서라는 위험을 가 

져올지 모른다. 하지만 데리다는 그러한 위험에 대한 우려를 ‘자기 면역성 

‘과 관련시킨다. “자기 면역성은 주권적 권력의 자기성과 계산 가능한 지식 

에 의해 재전유될 수 없는 모든 타자성을 개방시킨다 "27 어떤 사회든지 다 

양한 타자들의 욕망을 품기 위해서는 갈등과 충돌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 

자기 면역성은 자기를 스스로를 더럽히고 탈을 내서 자신의 순수성을 지키 

는 방식을 통해 훗날 내부의 문제가 드러났을 때의 충격을 최소화한다. 따 

라서 영화 속에 사회적 통념에 반(反)하는 생각이나 장치들이 담겨 있다고 

해도 그것들을 무조건 배척하고 금지하는 현행 방식보다는 그러한 영화들 

을 상영， 유통시키는 방식을 병행하는 것이 사회의 건강함을 유지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정리하자면， 어떠한 정책과 제도도 완전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 

에 반(反)하는 가치에 대해 엄중한 잣대로 심판만 히는 것이 아니라 공존하 

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데리다가 바라보는 법의 윤리적 가능성일 것이다. 

27 효뱅절권력이란 무엇인가』 문학과지성사， 2011 , 158-15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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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 이후 한국 사회에서 영화는 반공 사상 고취를 위한 수단으로 휠용 

되었고 이어 군부독재 시대에도 정부 정책의 선전 도구로 이용되어， 창작자 

의 자유로운 창작활동에 여러 제약이 존재했다. 문민정부 이후에도 영화 

제작 과정 및 상영에 있어 정부의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통제 의지는 여전히 

남아있다. 그 안에는 해당 정권의 입맛에 맞게 특정 취향이나 가치를 사회 

에서 배제시키고 중심 이데올로기를 공고히 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음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사회 안정을 명목으로 유지되고 있는 검열로 

인해 개인의 창작과 작품 선택의 자유가 위협받기도 한다. 

본문에서는 20세기 중반 이후 해처l주의를 주도한 자크 데리다가 언급한 

윤리 개념을 중심으로 한국영화 검열 제도가 가진 내부적 모순을 점검하였 

다. 영화가 제작되기 시작한 초기에 관련법은 미군에 의해 만들어졌고， 국 

가보안법 위반으로 상영이 금지되었다. 이후 공식적인 ‘영화법’이 제정되었 

고， 박정희 정권 이후 전두환 정권까지 정부주도로 강력한 규제와 통제가 

담긴 영화정책이 시행된다. 그러다 영화법은 영화진흥법으로 새롭게 개정 

되는데， 영화법 시기에 영화 시나리오 및 장면의 삭제·수정·반려의 항목으 

로 영화의 검열이 실시된 것에 반해 영화진흥법 아래서는 등급분류로 규제 

를 실현한다. 상영등급을 부여받지 못한 영화의 경우에는 문화체육부 장관 

이 상영금지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이를 위반하는 자에게는 

법률상의 제재를 가하는 결정이 동반되면서 여전히 영화의 수정과 삭제를 

유도하는 형태의 규정이 존재했다. 

자크 데리다가 지적한 바에 따르면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정해놓은 

검열과 규제 안에는 위반에 대한 처벌을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폭력을 

통해 평회를 추구’하겠다는 내재적 모순이 담겨 있다. ‘폭력’과 ‘평화’는 공존 

할 수 없음에도 법을 제정하고 적용하는 입장에서는 그러한 모순을 모른 

척한다. 한국영화 검열의 역사 안에도 역시 그러한 모순점과 부당함이 그대 

로 드러난다. 

알랭 바디유는 “철학은 올바른 해답을 찾는 게 아니라 무엇이 문제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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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된 질문을 던지는 데에 있다고 했다. 그것은 ‘올바른 답’에 대한 

정의와 기준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시대와 이념에 따라 바뀔 수 있기 때문 

일 것이다. 앞서 서론에서 제시하였듯이 ‘사회 안정을 우선으로 내세우는 

검열로 인해 개인의 창작과 작품 선택의 자유가 위협받는 것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 ‘규제를 통해 기준에 맞지 않는 세력을 제거한다면， 남은 지들에게 

정의롭고 평화로운 사회가 가능할 것인지’ 에 대한 답은 제각각 다를 것이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역사를 돌아보건대 국가 권력의 강력한 문화 

검열 및 규제는 해당 사회를 살아가는 구성원을 수동적이고 무력한 존재로 

규정하여 개인의 주체성을 상실하게 만드는 폭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 

만은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향후 한국영화 검열 정책이 보다 윤리성을 

지니기 위해서는 현행 규제법을 개선하여 영회를 분류하는 입장으로 그 

방향성을 가져가야 한다. 등급 외 판정을 받은 영화가 상영될 수 있는 공간 

을 확보하여 완성된 작품들이 관객과 직접 만나고 해석될 수 있는 장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그동안 억눌려 있던 미적 표현방식과 사고들 

이 가감 없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정책이야 말로 윤리성이 담긴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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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Immorality in the Transition of Film 

Censorship and Rating System in Korea 

ClJUfjlJ.2sÎJjiÌ] 
Sungkyunkwan Un/‘veró:찌'v 

Master, Dept. 01 !nteroκ싸떠'ry 다ogram in Studies of Art 

This essay aims to examine Korean motion picture policy on the 

government censorship system from Jacques Derrida’s thought associated 

with sense of ethics. Korean motion picture policy has focused on 

protection of domestic films to achieve a national goal from military 

c1ictatorship regime , so-called people unification or social stability. It als。

aimed to spread propaganda for despotic government. Thus , the 

government keeps tight control over all motion picture policy. It restricts 

not only fr‘ eeclom of choosing movies but also creativity from artist. 

Derrida usecl to talk about the justice and violence law. Derrida’s thought 

is connectecl with the ethical consicleration. This research concernecl 

about the violence within film censorship policy of Korean government 

ancl explore possibilities of ethical censorship policy from Derrida’s 

perspectíves. 

Keywords Law, Ethics‘ Korean film policy, Censorship system, Derrida 


